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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류법안(발의자) 제안일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가족
생활ㆍ
돌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등 11인)

2024-03-26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때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
선 분양될 수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다고규정하고 있음.
그런데한부모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해 자녀의양육을 아동복지시설이나 다른 가정에위탁한 경우
자녀가 한부모의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기재되지 않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 우선입주 자격에서 제외된
다는 문제가 지적받고 있음.
또한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하더라도 장기간 입주대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기간
동안 자녀를 보육원 등에 맡기는 경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의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이 국민주택 입주 전에
일정 기간 함께무상으로 거주할 수있는 임시주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한부모가족도 국민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주택 입주를 신청한 한부모가족이 입주 전에 일정 기간 무상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

사회구분 연구명 주요내용 참고자료

사회통합
위기

가정 내 폭력 재발 예방 및 피해
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 지원 방
안

가정 내 구성원이 다른 가정 내 구성원에 의해 폭력 피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피해에 대한 보호 뿐 아니라 다른 가정 내 구성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
도록 통합된 지원과 정보 연계방안이 필요함.
본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외국 정책 사례 검토,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종사자 대
상초점면접을 통해 통합적 지원이나 정보 연계에서의필요성 및 어려움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물로 일원화된 핫라인의 활용, 국가 위기가정
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음.

「KWDI 이슈페이퍼, 2023. 12. 29. 한
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
ns/issuePaperView.do?p=1&idx=1
31861

실종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제정에 따
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실종
아동·장애인 보호 및 지원 체계에 대한종합적 진단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함.
아동·장애인의 실종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은 특정 사건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지속되기 어려워, 실종에 대한 제도적 관심 제고와 함께 보호·지원 체계 개선과
방향성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실종아동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된 수행 체계하에서 세부
지원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성이 서로 다른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관리하는 이들 기관의 실종 관
련 책무 수행을 종합·조정하는 것에 더해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46호
(2024-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
egular/focus/view?seq=61361

거주시설 노인의 인권 보장 현
황 및과제

장기요양등급자가 입소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
활가정)은 일상생활과 질병 관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간적 특수성을 가진다.
요양시설에서 거주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노인 인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이 필요한 정책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요양시설에 거주하
는 노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인 자기결정권 보장 실태와
요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고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조사는 요양시설 거주 노인에 대한 직접조사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시설장
대상 온라인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였다. 조사표는 시설 운영 특성, 입소 생활
에서의 자기결정권 보장, 가족과 지역사회 참여를 주요 주제로 구성하였다. 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시설에서 거주자가 자기결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
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했다.

「보건복지포럼. 2024. 03. No.329.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
egular/hsw/view?seq=60912&volu
me=60906

팬데믹전후사회적고립의생
애주기별현황과정책적함의

이 글은 사회적 고립이 팬데믹 전후에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했는지 생애주기에
따라살펴보고정책적함의를도출하는데에목적을두고있다.통계청사회조사
를통해분석한결과사회적교류와사회적지지체계가부재한사회적고립은팬
데믹동안심화되었다.팬데믹이완화된 2023년에사회적고립은생애주기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데, 고립된 청년의 비율은 팬데믹 동안이었던 2021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지는 못했다. 고립된 노인의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였지만, 고립된 중장년의 비율은 팬데믹이
완화된 2023년에 오히려 더 증가했다. 은둔형 청소년, 고립·은둔 청년, 고독사
위험군으로서 중장년,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공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생애주기를 유연하게 잇는다면 고립된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지지체계의 공백을
메울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보건복지포럼. 2024. 03. No.329.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publish/r
egular/hsw/view?seq=60918&volu
me=60906

재난피해자의정신건강문제유
형화및전이영향요인에관한
연구

다양한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우울,불안을
중심으로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유형화하고,시간에 흐름에 따른 변화와 영향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구체적인방안을논의하였다.
그결과 재난피해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대부분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재난피해자의 10% 정도는 오히려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재난피해자의 재난 유형, 연령, 소득,
회복탄력성이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향후,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재난피해자를 위해서 UP프로토콜 프로그램,
트라우마 기반 케어(TIC)와 같이 효과성이 입증된 정신건강 서비스를 장기간 제
공해야할것이다.또한재난피해자의일상회복을위한소득지원이필요하다.

「보건사회연구, 제44권 제1호,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https://www.kci.go.kr/kciportal/la
nding/article.kci?arti_id=ART0030
70763

가족·
돌봄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에 대
한 유형화와 지원 방향

장애인 가족이 느끼는 돌봄 부담은 심리·사회·경제적 부담을 포괄하는 것임. 이
글에서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부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Q방법론
을 통해 유형화하고 유형별 돌봄 부담의경향을 제시함.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은 ‘능동적 대처형’, ‘자녀 장래 고민형’, ‘지원 촉구형’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공통되거나 유형화할 수 있는 돌봄 부담 내용을
통해다음과 같이 제언함. 첫째, 장애인 돌봄 가족원의 건강을 점검·지원하는 사
회적지원이 필요함. 둘째, 장애인가족서비스의보편적 지원 및 위기 대응 지원
이필요함. 셋째,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장기적
대처 방안이 필요함. 넷째, 장애 자녀의 자립에 대한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마련이 필요함.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45호
(2024-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dx.doi.org/10.15709/hswr.
20
24.44.1.121

가족변화에 따른 사적 부양제도
정비 방향

우리 사회는 개인화와 가족 다양성 및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족 부양 인식도 빠
르게 변화하고 있음.
가족변화에 대한 대응은 공적 부양 영역에서먼저 이루어져 왔으나 사적 부양제
도는민법 제정 이래 호주의 가족부양을 폐지한것을 제외하고는 농경사회 대가
족 제도에 토대를 둔친족 부양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이 연구는 통계자료등을 통해 가족변화및 부양의식 변화를 살펴보고, 우
리 민법상 부양제도와 현실의 부정합, 그리고 가족 부양 이슈를 고찰하고, 외국
의 부양 관련 법제 현황 및 시사점을 토대로 가족변화에 대응한 사적 부양제도
의 방향 및정비 과제를 모색하였음.

「KWDI 이슈페이퍼, 2023. 11. 30. 한
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publicatio
ns/issuePaperView.do?p=1&idx=1
31861

고립·은둔청소년
일상 회복 지원

https://www.youtube.com/shorts/IR
XAZ9wbFlo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https://www.youtube.com/shorts/lQ
RMfRT39RE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4.03.28] 

https://www.mogef.go.kr/nw/r

pd/nw_rpd_s001d.do?mid=ne

ws405&bbtSn=709878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4.03.27] 

https://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

5&bbtSn=709877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4.03.28] 

https://www.mogef.go.kr/nw/r

pd/nw_rpd_s001d.do?mid=ne

ws405&bbtSn=709891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4.03.28] 

https://www.mogef.go.kr/nw/r

pd/nw_rpd_s001d.do?mid=ne

ws405&bbtSn=709891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4.04.16] 

https://www.mogef.go.kr/nw/r

pd/nw_rpd_s001d.do?mid=ne

ws405&bbtSn=709904

[경기일보, 오민주기자, ‘24.04.02] 

https://www.kyeonggi.com/articl

e/20240401580298

[세계일보, 곽은산기자, ’24.04.05] 

https://www.segye.com/newsVie

w/20240405507475?OutUrl=nav

er

[연합뉴스, 김은경기자, ’24.04.09] 

https://www.yna.co.kr/view/AKR

20240408124100530?input=119

5m

[KTV, ’24.04.11] 

https://www.ktv.go.kr/content/vi

ew?content_id=699106

[연합뉴스,곽민서기자, ’24.04.08] 

https://www.yna.co.kr/view/AKR

20240408055000001?input=119

5m

https://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p=1&amp;idx=131861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focus/view?seq=61361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60912&amp;volume=60906
https://www.kihasa.re.kr/publish/regular/hsw/view?seq=60918&amp;volume=60906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307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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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IRXAZ9wbFlo
https://www.youtube.com/shorts/lQRMfRT39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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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877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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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0401580298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05507475?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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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0408055000001?input=1195m

